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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등장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후 1940년대를 

전후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1). 195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

장과 더불어 사회지출이 증가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각국에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저성장 그에 따른 고실업 등의 불황을 겪으면서 납세저

항 및 복지국가 성장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1980년대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위기와 재건의 시기를 반복적으로 맞이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출증

가와 경제성장 제약에 따른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에 관한 

모델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전후부흥기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복지사회의 의미가 

 *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복지국가란 사회복지분야에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국가를 가리키며 복지국가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

로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가입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급부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기초교육･공공의료･생활보장 등의 제도를 
통해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원리는 기회의 
균등, 부의 공정한 배분, 국민의 복지증진 등을 공적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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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게 사용되어왔다. 그 후 1972년의 경제백서에서 복지사회가 성장우선사회의 대치 개념

으로 쓰인 것을 엿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경제사회기본계획(1973.2.13.)｣에서는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위하여(活力ある福祉社会のために)’라는 부제를 사용하면서 국민의 복리지향과 

균형 있는 경제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복지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복지국가

를 지향한 시기는 1970년대 초엽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1973년에 이르러 이른바 ‘복지원년’을 

선포하기에 이른다2). 

그러나 이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오일쇼크(1973년)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고가 거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또한 ｢신경제사회7

개년계획(1979.8.10.)｣에서는 ‘새로운 복지사회 구축(新福祉社会づくり)’이라는 소극적 복지

국가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복지제도의 

도입이 늦어졌던 일본은, 그 후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확대의 과정은 1990년대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생활보

장시스템의 재정비’라는 사회적과제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에서는 사회보험 등의 공적보장을 비롯하여 가족과 여성역할의 강조, 고용확보와 기업복지에 

입각한 기업보장 나아가 지역사회활동의 활성화 등이 이슈화되어 생활보장자원의 효율적인 

복지믹스가 복지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3). 

특히 1990년대의 일본은 실업률의 증가, 시장기능의 증대, 복지다원화 등과 병행하여 산업

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형 사회에서 도시형 사회로 점차 이행되어 갔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회론의 하나의 예로 복지선택이라는 시점을 제시한 호리 카츠히로(堀勝

洋)의 일본형 복지사회론을 비롯하여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복지사회에 관한 비전

을 제시하려는 관점에서 마사무라 키미히로(正村公宏)의 복지사회론과 같은 일본형 복지국가

의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4).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용어의 차이로 약간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향인데, 복지국가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사회복지 전반을 포괄하여 적극 실행하는 국가인데 반해, 일본의 복지사회는 
국민복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제도가 정부관장 하에 시행될지라도 
정부 이외의 복지자원까지 활용하여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수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3) 정기룡(2018.1)󰡔노인문화창조-베이비붐세대의 한･일 비교분석󰡕제이앤씨, pp.166-172
4) 堀勝洋(1982)｢日本型福祉社会論｣󰡔季刊社会保障研究󰡕Vol.17.No.1, pp.37-50. 호리는 일본형 복지사회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심볼과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산업화 근대화가 진전되
는 가운데, 지역공동체형 사회에서 도시형사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장점을 재평가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야한다는 시각에서 복지선택이 가능한 시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正村公宏(1989)󰡔福祉社会論󰡕創文社., pp.6-313. 마사무라는 복지
국가 비판관련 논의에서 지적 장애를 타파하고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복지사회 비전을 제시
하려는 관점에서 보건, 의료, 사회복지에 관한 시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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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호보험 실시 이후의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을 확대 제시하며 미래형 복지사회 지향

성을 논한 가와노보･마루오(川野辺裕幸･丸尾直美)의 주장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사회시장과 

준 시장에 관한 논의를 통한 아쿠츠 요이치(圷洋一)의 준 시장론도 일본형 복지사회의 진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5). 이러한 논의에서는 물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관한 비판이 수반되기는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정립보다는 각종 복지제도의 

필요성 차원에서 ‘일본형 복지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사회보장6) 제도개혁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초고

령사회(超高齢社会)의 도래에 의해 요구되는 고령자의 간병･수발 관련 사회문제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에 개호보험(介護保険)7)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룡(2018)은 일본의 전후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입각해 제정된 1963년의 

노인복지법의 시행부터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까지의 정책변화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

다8). 그 결과로 제시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입

원9)’으로 인해 노인보건관련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동시에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5) 川野辺裕幸･丸尾直美(2005)󰡔高齢者福祉サービスの市場化, IT化, 人間化󰡕ぎょうせい, pp.7-229. 가와
노･마루오는 개호보험 실시 이후 고령자복지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확대를 전망하면서 고령자복
지서비스의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IT활용과 휴먼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노인복지분야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圷洋一(2008)｢福祉国家における社会市場と準市場｣󰡔季刊社会保障研究󰡕
Vol.44. No.1, pp.82-93. 아쿠츠는 복지국가에서도 시장론이 요청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개호,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준시장 도입을 비롯한 시장화의 진전은 법률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견해까지도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사회보장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위험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이라
는 의미는 위험･불안의 제거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국민의 복지전반을 추구하기보다는 反복지상태가 되지 않도록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라 하겠다. 

7) 일본에서는 간병과 수발의 의미로 개호(介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介助(Surport)와 看護

(Nursing)의 합성어로서 만성질병 및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 등을 위한 생활지원 
및 의료보조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개호보험이란 간병･수발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이므로 개호보험으로 표기하며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호, 간병･수발, 장기요양 등을 병기하기로 
한다.

8) 정기룡(2018.2)｢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개호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日本近代學硏究󰡕
제59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415-437. 노인복지서비스가 이전의 공적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영리･비영리 법인조직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개호보험 도입과정을 논하고 있다. 특히 개호보
험은 이전의 행정조치와 달리 개호사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과 선택권이 필요하였
고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다원적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9) 小塩隆士･田近栄治･府川哲夫編(2014)󰡔日本の社会保障政策課題と改革󰡕東京大学出版会., pp.120-122. 
    사회적입원(Social Hospitalisation)이란, 입원의 본래취지와 달리 치료와 퇴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병원입원은 치료와 간호 등의 의학적 관리가 필요해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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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그와 더불어 인구고령화의 사회문제가 고령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식이 확산되며 복지와 경제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나아가 와상노인 및 치매환자에 수반되는 간병수발에 필요한 인력이 가족만으로는 한계에 

달해 사회보장제도로서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게 된 제도전환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복지서비스 수요확대가 행정조치로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며 개호보험의 도입배경을 밝힌

바 있다. 

요약하면, 20세기말까지 노인복지법에 입각한 공적개호가 조치제도였다면 21세기는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다원적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구축되는 개호선택의 전환기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 시행이후 20년을 경과하며 수차례 개정이 이어지는 과정을 

재고해볼 때, 행정조치에서 개호선택으로 큰 변화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가 

과연 운영주체의 효율성 측면과 이용자 편의성 양 측면이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개호보험이 유지･발
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그 후속연구로서 2000년4월에 도입된 노인복지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개호보험(介護

保険)10)의 개정과정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전의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행정조치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제도운영 관련 문제점을 재고하

여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개호보험의 운영 및 제도개정을 비롯하여 개호관계

자의 역할 등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11)과의 한･일 비교를 위한 사전작업이 될 것이다. 

유치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병상이 쾌유 혹은 호전되거나 안정되면 퇴원하게 된다. 그러나 개호시설의 
비용문제, 개호시설 부족문제 나아가 가족 간병수발의 대체방법으로써 고령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
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환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과 
진료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의료비용을 낭비하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10) 개호보험은 개호보험법(1997.12.17. 법률 제123호)에 근거해 간병수발이 필요한 요개호자(동법7조3항)
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해 보험급부 등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이렇듯 개호보
험은 국민의 공동연대 이념에 입각해 보험급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개호보험법제1조).

1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7월부터 시행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검색일: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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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

일본에서는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간병･수발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에는 주로 

가족중심의 간병･수발이 행해지는 한편 노인복지와 의료보험 등의 공적서비스가 병행되었다. 

그러나 세대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따라 가족간병 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동시에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개호의 장기화가 진전되었다. 

그와 더불어 중장년 이후 노령층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보건, 노인의료12)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불균형과 의료격차가 드러나는 동시에 이른바 사회적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등 제도운영과 재정부담 양면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새로운 형태의 개호보험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으로서의 개호보험은 일본의 사회보

장 구조개혁의 성과인 동시에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을 크게 전환시킨 계기로 인식되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보험료와 공비로 재정을 구성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고령

자를 피보험자로 적용한 한 점, 둘째,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 셋째, 개호필요도의 인정 

단계를 도입한 점, 넷째, 개호보험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선택에 관한 상담을 거쳐 서비스의 

급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호지원 전문 인력(케어매니저)제를 신설한 점, 다섯째, 이용자에

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률의 이용자 부담을 부과한 점, 여섯째, 다양한 서비스사업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준 시장을 활용하여 민영사업자의 참여를 인정한 점을 들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의 취지에 입각하여 시행 이후 개선책이 이어졌다. 특히 2005년

의 개정에서는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인 고령자의 자립지원과 더불어 존엄성 보장을 기본

으로 하여 ‘지역포괄케어’의 이념이 도입되었다. 그와 더불어 급부의 효율화, 중점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예방중시 

시스템으로의 전환, ②시설급부의 재검토, ③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④서비스 질의 확보

와 향상, ⑤제도운영의 재검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정에 따른 주요변화는 무엇보다 개호보험 대상의 확대라고 하겠다. 대상의 

12) 公益財団法人長寿科学振興財団. https://www.tyojyu.or.jp/net/byouki/index.html (검색일: 2020.2.20.) 여기
에서는 고령자의 질환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령에 의해 특정 연령대에서 잘 걸리는 질환으로 
50대가 되면 1차 쇼크로서 위장병, 위암 등에 노출되기도 하며 60대 전후에는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이 두드러지는데 ２차 노년쇼크라고 한다. 제3차 쇼크로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거나 틀니를 해 넣거나 
보청기를 달아야 하는 등 70대에 이후에는 치매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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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란 이미 요개호(要介護) 인정을 받았던 요지원자와 요개호자뿐만이 아니라 요개호 인정

을 못 받았던 자립고령자 또한 제도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범위의 확대

로서 지역 내에서의 포괄케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들 수 있다13).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이전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자립 고령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한편 생활전반에 걸친 상담지원 및 권리옹호 

등 개호보험제도의 범위 안에 포함하여 개호 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개호보험제도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다.

한편, 개호보험제도의 개정에서는 일부 개호보험제도의 축소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예방급부의 신설에 따른 경증자의 서비스이용 억제(예를 들면, 복지용구 대여의 요지원자에 

대한 급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시설급부의 재고, 시설입소자의 거주비와 식비를 보험급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급부의 효율화와 중점화

를 도모하였다. 이렇듯 개호보험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내포한 채로 시행되었

기 때문에 수차례의 제도개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었던 점은 <표1>과 같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추세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의 미비 나아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호급부비 증가에 기인한 

개호보험 재정문제 등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우려는 제도도입 이후 현실로 드러났다.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필요에 의해 행정조치에서 사회보험 형식으

로 이용자부담과 선택권이 포함되어 도입된 개호보험이었지만,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측면

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개호･요지원(要介護･要支援) 인정자 수가 급증하여 재정상황이 악

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에 몰리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서비스 사업자

의 개호서비스 질의 문제(시설과 전문 인력 등)와 더불어 보험 부정수급 문제, 케어매니저 

직무의 불명확성과 시설 간 개호능력의 격차문제 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13)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간호, 의료, 보건복지의 측면에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지역사회 고령자에 대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예방서비스, 보건복지서
비스 나아가 일상생활지원 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의 신청창구도 담당하고 있다. 
각 시･정･촌이 설치하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민간기업 등이 운영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곳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인구 약2~3만 명 단위의 일상생활권역으로 정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5,000(2017년)여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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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일본의 추계 인구(연령구조 지표)

구 분
평균
연령
(세)

중위수
연령
(세)

총인구
(천명)

생산연령인구(20-69세)

종속인구지수(%) 노년화
지수(%)총 수 연소인구 노년인구

2015 46.4 46.7 127,095 78.4 30.9 47.5 153.9 

2020 47.8 48.7 125,325 83.2 30.3 52.9 174.7 

2025 49.0 50.8 122,544 84.7 29.3 55.4 189.3 

2030 50.0 52.4 119,125 87.0 28.6 58.3 203.6 

2035 50.7 53.4 115,216 91.5 28.6 62.9 219.4 

2040 51.4 54.2 110,919 100.1 29.4 70.7 240.7 

2045 51.9 54.4 106,421 106.0 30.1 75.9 251.9 

2050 52.3 54.7 101,923 109.2 30.3 78.8 259.7

자료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將來推計人口(2018년)｣중위추계치임.
참고 : 매년 10월1일의 현재인구(외국인포함). 2015년은 総務省統計局 자료임.

먼저, 고령자를 비롯한 일본의 인구추이는 <표1>과 같이 향후 총인구는 줄어들지만 그와 

반대로 노년화지수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団塊世代)가 

75세 이상에 달하게 되는 ‘2025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주니어세대가 고령층에 

속하게 되는 ‘2040년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개호보험재정의 안정화가 해결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동안 개호보험의 개정에 

있어서 ‘복지확대’와 ‘복지축소’라는 상반된 내용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내용의 확대와 축소의 과정은 이미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전에 행해

졌던 행정조치에서도 드러났던 이른바 제도개선 과정의 결과일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배분과 

복지수요의 보편적 확대에 따른 ‘복지확대’ 한편에서 제도운영의 미세조정 방법으로서의 ‘복지

축소’의 조정의 방법은 향후 개호보험개정 시에도 되풀이하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개호보험 연구에서는, 비용과 효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등에 관한 경제적 시각의 

분석을 비롯하여 개호보험 이용자와 가족 나아가 개호인력 등을 주제로 한 이론과 임상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고령자 개호의 새로운 시점에서 개인화가 진행하는 현대사회에서

의 고령자개호 방법론을 논한 가스가이 노리코(春日井典子) 외에도 개호보험의 현상과 과제 그리

고 변천에 따른 경제적, 정책론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연구 가운데 

개호보험을 사회보장과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분석한 다지카 에이지(田近栄治)의 논점이 개호보

험 및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분석에서는 개호보험의 설립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데, 주요 논점은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회적입원의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서비스가 행정조치에서 개호보험제도로 운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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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을 명화히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 분야가 제도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의료와 개호의 영역이 모호하여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겸하고 있다14). 

한편 모리 우타에(森詩恵)의 개호보장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역할 및 개호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 개호보험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15). 또한 개호공급체제의 다원화에 관한 현상과 과제에 관해 사회보장

과 사회복지 개혁에 따른 시장기구의 개호복지에 대한 참여(영리･비영리단체의 노인복지서비

스분야 참여)를 촉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응이 중요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김지미(2015)의 논지 또한 설득력을 얻는다. 나아

가 일본의 가족개호의 전개에 따른 요개호자의 간병수발에 수반되는 가족개호의 비용화구

조16) 역시 복지서비스의 다원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개호보험시스템의 필요성에 입각해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에 

따른 제도개정이 이어지며 개호보험 관련 연구가 심도 있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의 현실적인 개호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도운영의 문제는 현재화하는데 

비해 대응은 항상 후속조치로 보완되며, 위험부담을 안고서 선제적인 제도개정에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개호보험제도 개정배경과 변용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를 명확

히 하여 그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운영의 당면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3. 개호보험제도의 변용과 현실과제

3.1 개호보험제도의 개정 배경

2005년의 개정 이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이어졌다. 그 후  2014년의 

14) 春日井典子(2004)󰡔介護スタイルの社会学󰡕世界思想社, pp.34-38. 개인화가 진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
자 간병수발에 과한 분석에 임해 주체성과 자기책임의 측면을 파악하는 가운데 공생사회의 창출을 
기대하는 사회변천론을 주장하고 있다. 田近栄治(2014)｢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課題｣󰡔日本の社会保障

政策󰡕東京大学出版会, pp.119-140. 논지는, 개호보험제도가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지만 의료와 개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함이 따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15) 森詩恵(2018)介護保険制度の変遷と課題 -高齢者介護保養製作の今後に向けて-󰡔季刊個人金融󰡕一般財

団法人ゆうちょ財団, pp.2-12.에서는 2000년의 개호보험도입 당시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의 제도발
전사 시점에 입각해 개호보험제도이 내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제안을 겸하고 있다.

16) 김지미(2012)｢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한국사회복지학󰡕제64권 
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3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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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비용부담의 공평화라고 하는 두 축이 개선되었다. 

특히 서비스제공에 관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지역포괄케어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지역

지원사업의 재검토와 더불어 그에 입각한 예방급부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개호보험 이용자수와 비례하여 급부비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표

2>와 같이 3년을 1회기로 공표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2000년 4월에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어 2019년 현재의 시점에서 개호서비스의 이용자수는 초기의 약 세배에 달하고 있다. 

이로써 개호보험은 고령기의 생활을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필수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또한 간병수발이 필요한 중증 시설서비스 

외에도 예방급부의 지역밀착형 가정방문 및 통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예방급부의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 분리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개호예방사업 및 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 관한 종합

관리를 시･정･촌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17).

<표2> 개호서비스의 이용자수와 개호급부비의 추이

구  분 개호급부비 년/억엔

년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19

재택형 개호예방 618 1,825 2,144 2,655 3,240 3,795 3,651 3,811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 - 283 445 625 801 1,245 1,299

시설서비스 1,57 2,140 1,985 2,141 2,242 2,325 2,436 2,484

합  계 2,190 3,965 4,411 5,241 6,107 6,921 7,332 7,594

구  분 이용자수 년/만명

년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19

재택형 개호예방 97 201 255 278 328 382 366 378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 - 14 23 31 39 84 87

시설서비스 52 72 79 83 86 90 93 95

합  계 149 274 348 384 445 512 543 559

자료：厚生労働省｢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1회기:3년), 高齡社會白書(각년).
참고 :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는 2006년 개호보험제도 개정 의해 신설됨.

17) 2006년4월에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어｢지역밀착형서비스｣가 개호보험의 서비스 내용에 추가 신설되었
다. 지역밀착형서비스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생활이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체계이다. 이는 독거고령자와 인지증 고령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응이라고 하겠다. 
서비스제공 사업소는 시･정･촌이 지정하며 관할지역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만 이용할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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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용자수와 각종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용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2013)｣에서 지역지원사업의 재검토를 통

해 생활지원 서비스의 충실화 및 고령자의 사회참가 촉진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인원기준, 운영기준, 단가 등이 이전에는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되기도 했으나 예방급부 가운데 방문개호와 통원개호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검토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일부 도입하였다. 나아가 보험급부에서 제외되어 온 배식서비스와 안부확

인 등 개호보험 이용자의 생활전체를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내용이 개편되

어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범위가 이용자의 생활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개호보험제도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생활전체를 포괄하는 복지제도로서 복지확대의 관점에서 그 시각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와 더불어 개호예방과 생활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방문개호뿐만 아니라 이전보

다 완화된 기준에 입각하여 지역주민과 고령자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개호보험 개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2 개호보험제도의 재정 증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호서비스의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부의 효

율화와 중점화에 입각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개호보험사업상황보고(2019)｣에 의하면, 2019년 현재의 개호보험 이

용자수는 약 559만 명으로 2000년의 149만 명보다 무려 410만 명 정도가 늘어났음(약 267%)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급부의 비용증대는 그에 따라 초기보다 증가(약 288%) 하였고 피보험자

의 개호보험료도 몇 차례 상승하여 제1기 개호보험료는 2,911엔으로 시작하였으나 제6기 

개호보험료의 전국 가중평균 월납부액은 5,514엔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현재의 보험료 

평균금액은 5,869엔 수준이다.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층에 모두 진입하는 2025년도는 8,000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비율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10%의 정률

부담이었으나 2015년 8월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제1호 피보험자는 20% 부담으로 

바뀌었고 2018년 8월부터는 더욱 세분하여 현역수준의 상당 소득이 있는 제1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개호서비스 이용액의 30%를 부담하는 이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18). 

한편, 개호보험 재정이 증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가 1개월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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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각의 요개호도(要介護度)에 설정된 지급한도 기준 상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일본 후생노동성의 ｢개호급부비 등 실태조사

의 현황(2016년도)｣에 의하면, 서비스별 재택서비스 수급자 평균급부단위수와 평균이용률을 

보면, 평균이용률에서 가장 높은 ‘요개호5’에서는 65.3% 수준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요지원1’

에서는 31.9% 정도로 나타나 개호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한기준의 3할~7할 정도의 

수준에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행 각 개호도별 지급한도는 <표3>과 같으며 급부한

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액을 개인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3> 개호도별･지급한도액(월간)

구분 급부 한도액 1할 부담액 2할 부담액 3할 부담액

요지원 1 50,320엔 5,032엔 10,064엔 15,096엔

요지원 2 105,310엔 10,531엔 21,062엔 31,593엔

요개호 1 167,650엔 16,765엔 33,530엔 50,295엔

요개호 2 197,050엔 19,705엔 39,410엔 59,115엔

요개호 3 270,480엔 27,048엔 54,096엔 81,144엔

요개호 4 309,380엔 30,938엔 61,876엔 92,814엔

요개호 5 362,170엔 36,217엔 72,434엔 108,651엔

참고 : 개호도가 높아지면 필요한 서비스도 늘어나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정됨.

장래인구추계에 입각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전망해보면, 요개호도 기준 지급한도의 기준금

액 이하로 이용하더라도 개호서비스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재정적 부담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물론 재정부

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개정에 있어서는 급부의 효율화와 중점화를 중시하면

서 보험료의 인상, 이용자 부담률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고령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독거노인과 

18) 2017년 6월2일에 공포된｢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 제1호피보험자에 관한 이용자 부담비율을 30/100으로 정해 2018년 8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현역근로자 수준의 소득자인 고령자는 개호보험이용 시 자기부담비율이 
3할이며 단신세대로서 수입이 340만 엔 이상(2인 세대는 463만 엔)일 경우에도 3할을 부담하게 되었다.

19) 요개호도 인정등급은 개호를 요청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촌을 경유하여 방문조사의 결과 및 
주치의 의견서로 1차 판정 이후 주치의 의견서, 인정조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보건, 의료, 복지전문가 
구성원의 심사를 통해 등급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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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부부세대의 증가는 현재의 베이비붐세대(団塊世代)뿐만 아니라 그 주니어세대 또한 

고령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응해온 보험료 및 이용부담률 인상만으로 

개호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방법론 

모색이 난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는, 개호보험 

인력수급과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3년 

이후 91회까지 지속되어온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2003.5~2020.7)의｢개호보험제도 재

검토에 관한 의견)｣20)등에 지역포괄시스템을 비롯하여 개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개호인

력 육성 나아가 피보험자의 범위와 가족개호의 현금급부와 관련된 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개호보험 관계자의 역할과 해결과제

4.1 개호가족 지원보완의 필요성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가

족개호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총무성의 ｢2012년 취업구조 기본조사｣
에 의하면, 이전 5년 사이에 개호･간호 등의 이유로 전직 혹은 이직한 사람이 48만7천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여성이 38만9천명으로 80% 수준을 점하고 있다. 또한 48만7천명 가운데 

조사현재 시점의 취업상태인 사람은 12만3천명인 반면, 무직자가 36만4천명(74.7%)으로 상당

수가 취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20) 社会保障審議会(介護保険部会)가 기 제시한 개호보험의 제도운영, 환경, 인력수급　등과 관련된 주요내
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介護保険部会(71회:2016.12.9.)｢介護保険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意見｣에 따
르면, 개호보험제도 창설 시에 간병인력 종사자 약55만명에서 2014년에는 약 177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간병 인력의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25만 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현금급부의 도입은 가족개호의 고정화와 간병수발의 
사회화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보류되었다. 또한 介護保険部会(88회:2019.12.16.)｢介護保険制度の見直し

に関する意見(素案)｣에서는, 제7기 개호보험사업계획 전망에 입각해 간병인력 수요가 2025년 말에 약
24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약55만 명, 연간 6만 명 정도의 간병인력 추가확보를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①인력부족 중에서도 개호서비스의 질 유지와 향상시키는 모델구축, ②로봇, 
센서,  ICT 활용, ③개호업계 이미지개선 및 인력확보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피보험자의 
범위는 이전과 변함이 없었으며 개호가족 현금급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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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생노동성의 ｢2016년 국민생활 기초조사 현황(6.27)｣을 보면, 개호의 주 담당자는 

요개호자의 동거자가 5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개호사업자로 13.0% 

그리고 별거가족 등이 12.2%로 조사되었다. 동거하고 있는 개호가족 가운데 주개호자와 요개

호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장 많이 간병수발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로 25.2%, 그 다음으로 

자녀가 21.8%, 자녀의 배우자가 9.7%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66.0%, 남성이 

34.0%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개호에서 남성의 참여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호의 사회화’가 일정부분 정착되어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개호 

또한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호를 맡고 있는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개별가족이 상당부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9년의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에 관한 의견개진에서도 여전히 개호보험제도에서 개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결

되어 정책시행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개호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 부담도 당연히 요구되며 가족이 개호를 맡기 위해서 실직이라도 하게 된다면 개호하는 

상당기간 동안의 생활비 충당 또한 현실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개호제공자가 개호를 위해 이직하게 될 경우, 줄어들게 되는 수입과 정년 이후에 받게 

될 공적연금의 감액 등은 개인별로 다양하여 계량화하기 어렵겠지만 자신의 노후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개호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의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가족의 간병･수발로 인한 개호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개호자의 건강유지, 상담지원, 개호종료 후의 직장･사회로 원활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이 향후의 개정에서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2 보험자 역할의 재확인

개호보험제도는 이용자 스스로가 케어매니저와 상담하면서 서비스의 종류와 사업자를 선

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정･촌은 요개호자의 요개호 내용에 관해 파악해야 하지만 그 후의 서비스이용 

및 생활상황에 관한 실상파악이 결여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즉, 이용자의 실제 서비스이용 

상황과 생활형편 파악에 관해서는 보험자가 직접 관할하지 않고 케어매니저에게 맡기고 있어

서 시･정･촌의 요개호자 자립지원에 관한 공적책임이 은연중에 축소되어 책임의식이 옅어지

게 된 것이다. 2005년 개정에 의해 새로 구성된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관한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맡아야 할 고령자의 수요파악 및 상담업무 등이 케어매니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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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양되는 책임축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촌은 보험자로

서의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및 유지기능뿐 아니라 요개호자와 생활전반에 대한 공적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호보험제도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전국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제도운영이 결정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보험자의 특징이 지역

별로 거론되는 일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개호보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험자의 공적책임 축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개호자에 

관한 기본생활보장을 보다 확실히 보험자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 기능의 강화가 2017년 개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보험자 기능

의 재고이자 개호보험 제도개정의 성과라고 하겠다21). 

보험자의 책임기능 강화에 따라 지역실태 파악과 케어플랜의 점검,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역할이 향상될 것이다. 한편,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성과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성과를 올리기 쉬운 지역과 어려운 지역과의 차이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 정성평가의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히려 시･정･촌의 경쟁적 성과지향을 과열시키거나 독자

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언

본 연구에서는 개호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제공과 재정결과에 

따른 확대와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도개정을 거듭할 때 

마다 그 배경에는 서비스 대상과 범위의 확대 한편에서는 효율성 제고와 비용부담 억제가 

상충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비용 외에도 개호보험 관계자의 태도와 발상을 통해 개선

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즉 개호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생활전반에 

21) 森詩恵(2018)介護保険制度の変遷と課題-高齢者介護保養製作の今後に向けて -󰡔季刊個人金融󰡕一般財

団法人ゆうちょ財団, p.8. 특히 자립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보험자 기능강화 내용에는 ①개호보험
사업(지원)계획의 책정 시에 국가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할 것, ②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에 개호
예방과 중증화 대처내용 및 목표를 설정할 것, ③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 지원사업의 정비, ④재정
적 인센티브의 규정정비 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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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담지원과 권리옹호 등과 같은 생활지원서비스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개호보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호가정에 대한 지원관련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

고 있다. 물론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도입된 개호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에게 개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

히 가족개호가 개호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현금급부가 아니더라도 간병수발을 담당

하는 가족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개호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개호취업자를 수용(개호기술/일본어시험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베이비붐 주니어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40년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개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자의 역할과 공적책임의 재인식이 요구된다. 개호보험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시･정･촌의 역할이 약화되었기에 그 대책으로 2017년의 개정을 

통해 역할강화가 일부 현실화 되었다. 향후에는 보험자 조직은 제도운영과 유지업무를 위한 

권한과 더불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소명을 재인식하여 운영결과에 관한 성과의 확인까지 

균형 잡힌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역할을 케어매니저와 개호서비스

업체에게 이양해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개호보험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제도실시 이후에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개호보험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또한 현실 문제인 것이다. 향후의 개호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이제 개호보험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이르는 정도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가 없다는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서비스 범위의 재설정과 안정적인 

재정확보 나아가 개호인력 수급균형을 고려한 인력양성 등 케어보장 전반에 걸친 신속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도 전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을 통해 세계의 장수국인 일본이 이른바 ‘인생90년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구축하

여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견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수준으로 이미 진입하였고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간병･수발을 비롯한 장기요양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장수국 일본의 개호보험을 분석한 결과는, 2008년7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노인보건･복지제도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나아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하면

서 개호인력 수급문제 및 한･일 제도운영에 관한 비교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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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변용에 관한 고찰

정기룡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의 제도개선 을 제안하는데 있다.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의 원활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관련 민영기업 그리고 
지자체들도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고하였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개호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동시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대응책으로서 몇 차례의 개호보험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서비스의 범위와 한도의 문제, 둘째, 개호보험재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 셋째, 

개호가족 지원과 관련된 문제, 넷째, 운영주체인 지자체(시･정･촌)의 역할 문제 등이 바로 그러한 점이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서 개호서비스만이 아니라 생활전체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간병수발에 임하는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호보험 서비스의 공적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개호보험
제도의 유지, 발전과 고령자의 복지전반에 관한 정책제안으로 향후를 전망해보았다.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Chung, Ki-R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 an analysi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Japan. It was reaffirmed that the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enterprises related to welfare service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their respective roles in order to realize the smooth 
elderly welfare servi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troduced in 2000.

However, as the population aging proceeded faster than expected, demand for long-term care service expanded rapidly and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 increase in costs required for the service emerged as a problem. Although several revis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had been made as a countermeasure,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problems still exist 
in the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t wa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problem of the scope and lim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Second, the problem 
related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insurance finance. Third, the problem related to the support for nursing family members. 
Fourth, the problem of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operating entity. As a countermeasure, This paper suggested 
solutions not only for long-term care services but also for support for the whole life and families working on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